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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와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산
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핵심적 비공개 사유는 법령이
규정한 형식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실질비와 개인정보라
고 할 수 있다. 비공개사유로서 이들 사유의 취급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점에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예외
적으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
2호와 제5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
형식비의 지정을 받고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고 실질비에도 해당하는 정보｣이외
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록물이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공개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상기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해사유가 실질비로서 내용(비공지성, 비
밀로서 보호할 필요성, 상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동 규정 제5호 사유, 즉 행정운용정보와 의사
형성정보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
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주체가 생존하는 동안은 본의의 동의나 법령상 규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사후의 개인정
보취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혹은 권리보호밀도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비공개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비공개상한제 제도설계를 하
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비공개상한제도, 정보공개, 비공개사유, 실질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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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은 ｢비공개기록물은 생산연도종

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모두 공개함으로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

36조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상한기간을 따

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록물의 비공개상한을 30년

으로 규정하여 30년이 경과하면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 기

록물의 성격에 따라서는 30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비공개하여야 할 필요성

이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상한제도를 달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상한제도는 기록물의 공개 내

지 정보공개를 전제한 제도이다. 만약 기록물의 공개 내지 정보공개를 전제하

지 않는다면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적절한 보전에만 중점이 두어지기 때문에

비공개상한제도 자체의 제도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국민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기록물의

공개 내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거나 사전에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는

정보나 기록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혹은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통

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모두 포함한다.  

기록물이용의 법적 관계에서 사인의 법적지위는 공공용물의 사용에 관한 공

물관리자와 사용자간의 법적 규제와 관련된다. 이에 관하여는 주로 ｢공공기록
물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하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상한제도의 시행에

수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쟁점을

검토하려 한다. 

Ⅱ. 비공개상한제도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1. 정보공개와 기록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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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국민의 지위가 어떤 헌

법조문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규

정한 헌법 제21조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이도 있고, 국민주권을 규정한 헌

법 제1조 제2항에서 도출하는 이도 있다.1) 판례는 이에 대해 헌법 제21조 상

의 표현의 자유 내지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의 국민의 알권리에 기초하

여 정보공개청구권이 성립된다고 이해하고 있다.2)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구

체화한 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원칙적 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 예외

적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예외적 비공개사유룰 규정하여 비공개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내지 부분공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개념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률상 기록물개념은 그 개념적 범주가 일치하지 않지만, 기록물의 공개에 대하

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

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는 매체에 기재된 내용

을 의미하며 무체물인 정보가 매체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되어 가독적(可讀的) 또는 가시적(可視的)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는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

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

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기록물관리법에서의 ｢기록물｣은 모든 형태의 정보자료로서 물리적 실체를 의

미한다. 공개할 대상으로서의 정보는 특정한 매체 단위로 구분하지 않으나 기

록물은 매체단위로 관리한다.

기록물과 정보의 성격적 차이와 개념범주적 차이를 전제로 기록물에 대한

이용과 공개청구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제도와 별

도로 규정하는 것도 법정책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성낙인, ｢헌법학｣(17판)(서울 : 법문사, 2017), 1246면.

2)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5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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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상한제도와 비공개사유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하여 비공개상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록

물로 분류하여 규정하는 제도적 의미는 시간적 경과를 고려하여 그동안 정보

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공개성을 유지한 정보에 대하여 이

를 해제하여 더 이상 비공개정보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스템화 하는 것

이다. 그러나 비공개상한제도의 적용대상인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

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기능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

는 사유는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와 제5호 및 제6호를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사유에 대하여 검토한다.

1) 법령상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3)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

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

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

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4) 

여기서 “비밀”이라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 II III급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형식비), 해당 내용이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미공지

성), 계속 비공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 운영상 법령상 형식비로 분류되어 있으면 이 규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공개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을 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수의 견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

장이다.5)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
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5) 박균성, ｢행정법강의｣(16판)(서울 : 박영사, 2019), 1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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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6)(｢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정보가 제2호에 의

해 비공개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의 투명

성, 국가적 의혹해소, 그리고 개별국민의 권익보장과 같은 공개로 인한 이익과

공개되었을 때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전체적

으로 검토하여 어느 이익이 더 우선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규정

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

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에 따라 비

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호 정보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

우 관련 이익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실질비

해당 여부를 고려하여 그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행정운영정보와 의사형성과정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1항 제5호)8)

(1) 행정운영정보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 중 공개하는 것에 의하여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을 입법

화한 것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이다. 

동규정에 나열된 ｢감사․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
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
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
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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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리｣업무는 행정기관이 행하는 업무로서, 공개하면 그 적정한 수행에 지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의미하는 ｢예시｣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문을 규정

함에 있어서 ｢감사… 등｣이라고 함으로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개별적

업무가 포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영역에서 비공개로 되는 것은 행정

운영정보 중에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이것도 다른 비공개사유에서

와 마찬가지로 ｢비교형량원칙｣을 조문화한 것으로 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

로 인한 이익을 이익형량하여 비공개로 인한 이익이 현저히 클 때에만 비공개

를 하라는 의미이다.  

(2) 의사형성과정정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이 적정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행

정기관으로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전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는 신

중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란 좁은 의미로는 현

재 회의ㆍ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보를 의미하지만, 정

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라고
하고 있으므로 회의ㆍ검토가 종료되어 해당 사항이 집행된 경우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행정운영정보와 마찬가지로 의사형성과정정보

도 정보공개가 행정기관의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미칠 염려의 유무 및 정

도를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보공개로 인한 이익과 비공개로 인한 이익

을 비교형량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

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9)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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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예시이다. 

제6호에서의 개인은 제3호의 ｢국민｣과 달리 사자(死者)가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원칙적으

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

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

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

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

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

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 헌법에서 말하

는 사생활의 비밀이라 함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들여다보

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11)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사생

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12)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10)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1) 김철수, 헌법학개론(서울 : 박영사, 2006), 618면.

12) 김철수, 전게서, 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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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에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

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

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13)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공개제도(개인정보열람청구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3. 소결

이상에서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사유가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술한 사유

를 종합하면,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비공개사

유로는 법령의 규정한 형식비,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실질비, 법령 등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운용정보와 의사형성정보, 개인정보 등

으로 나눌 수 있다.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에서 법령 등의

집행에 필요한 행정운용정보와 의사형성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핵심적 비공개 사유는 법령이 규정한 형식비, 국가안전보장ㆍ국

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실질비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형식

비와 실질비 및 비공개사유 상호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여부의 판단기준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Ⅲ.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정보공개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합리적 이유에 근거하여 비공개 할 것이 필

요한 정보를 비공개 가능정보로서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14) 이러한 정

13) 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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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개제도상 원칙공개와 예외적 비공개의 취지는 법령비로서 보호되는 이익,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 등의 이익, 재판 및 범죄예방ㆍ수사정보이익, 

개인정보관련이익, 또는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업무의 적정수행 혹은 의사형

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 등이 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손상되

지 않도록 함에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이익과 공개되지 않는 이익은 모두

국민의 이익으로서 이 모두가 적절히 보호되도록 양자가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15) 

한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비밀엄수의무를 과하고 있

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벌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상호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1. 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규정의 취지

공무원법 등이 비밀엄수의무규정으로 본래 보호하려는 것은 행정 측에서 요

구하는 ｢직무상 비밀=행정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에도 명

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는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공무원에게 과하여진 의무로서 이해되어야 하고 행정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은 해석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ㆍ행정당국의 이익｣과 ｢국가이익｣내지 ｢국민의
이익｣과는 명확히 구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비밀로서 취급되

고 있는 사항 중에는 정부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한 유사비밀(false secret)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과 국가이익이 관련된 진정한 비밀(true secret)을 엄격

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공무원의 직무상의 비밀엄수의무는 국민에 대한 행정의 공개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구성한다. 그리고 직무상 비밀의 존재는 공무원 개인의 정보제공행위를

금지ㆍ제한하고 동시에 행정상 정보를 획득하려는 매스 미디어의 취재ㆍ보도

활동을 사실상ㆍ법률상 제약한다. 그 결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와 사이에 긴장관계를 발생시키게 된다.16) 

14) 정보공개법 제9조는 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공개의무를 명백히 하고 정보공개제
도에 있어서 원칙공개의 기본적 틀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개청구에 관련된 정보
에 비공개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진다. 

15) 정하중, ｢행정법개론｣(13판)(서울: 법문사, 2019), 390면.

16) 김창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공법연구 제35집 제2호(2006),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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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상비밀의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이라 함은 국가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실이

일반에 알려질 경우 그러한 행정의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

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즉 그것이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성을 가졌는지, 

또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

성이 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한다.17) 즉, 판례에 따를 경

우, 비밀엄수의무의 객체가 되는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 함은 당해 비밀이 ① 

미공지의 사실이고, ②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③ 비밀로서 보호할

상당성이 있을 것 등의 3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제1요건인 비공지성은 당해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

다. 당해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이미 그 정보를 비밀로 할 이유

가 없기 때문이다.18) 

제2의 요건인 비밀보호의 필요성이라 함은 그 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이익이

정당한가 여부 그리고 어느 정도 중요한가 여부의 문제이다. 비밀엄수의무의

보호법익은 형벌 또는 징계벌로서 제재하면서까지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당연히 그것에 상응하는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제3의 비밀보호의 상당성은 두 번째 요건인 비밀의 필요성의 일부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19) 이것은 비밀의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 위법인 경

우에는 비밀의 보호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건이다. 소위 ｢위법비밀｣을 배제한
다는 취지이다.20) 아무리 효율적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

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비밀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21)

1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18) 단지 정보가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보 자체가 아직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경
우에는 여전히 비밀로서 보호할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비공식적으로 공표되더라도, 

공식적으로 공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19) 제2와 제3의 요건을 합하여 비밀보호의 필요성으로 포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가지 요
건을 합하여 ｢필요성｣이라는 요건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많다.

20) 이것과 동시에 공무원에게는 내부고발의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이 위법하게
정보를 은닉할 때에는 공무원은 그것을 내부고발하여 공표할 권리가 있다. 이것에 대하여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벌이나 징계처분을 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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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상호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논의의 핵심은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은 무엇인가 또는 무엇을 가지고 비밀성을 인정할 것인

가의 문제이다.22) 이 점에 관하여 형식비설과 실질비설의 대립이 있다.23) 형식

비설은 행정청에 의하여 비밀로서 지정되고 취급되는 사항ㆍ문서는 모두 직무

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 실질비설은 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서는 비밀로 지정ㆍ취급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전술한 바와 같이 보

호할 가치 있는 실체(실질적 비밀성)를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24) 다수의 학설

과 판례는 실질비설을 취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공개청구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

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공무원

법상의 비밀엄수의무를 과하고 있는 규정에 있어서 비밀을 지칭하는 것은 아

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관의 직원에

게 비밀엄수의무를 과하고 있는 규정에 있어서 비밀은 실질비에 한정된다.25) 

이와 같은 실질비를 누설하면 당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위반이 되고 징

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26) 정보취급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국

가공무원법 혹은 지방공무원법을 모두 고려할 때, 공무원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 비공개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한 실질비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는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범위와 정보공개행정상의 비공개정보범위 획정은 양자 간에 모

순ㆍ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법해석과 제도운용이 필요하다. 이들 양자

21) 김창조, 전게논문, 344면.

22) 박균성, ｢전게서, 1116면.

23) 어떠한 비밀을 보호하려는가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즉, ① 명시적
으로 비밀로서 지정된 것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는 견해(단순 형식비설), ② 명시적으
로 비밀로 지정된 것에 부가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되어야 될 것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중적 형식비설), ③ 실질적으로 비밀로 되어야 될 것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는 견해(단순 실질비설), ④ 명시적으로 비밀로서 지정된 것 가운데 실질적으로 비밀로
되어야 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견해(한정적 실질비설)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 중
에서 ② 가중적 형식비설이 비밀을 인정하는 범위가 가장 넓고 ④ 한정적 실질비설이 가
장 좁다고 할 수 있다.

24) 김철용, ｢행정법 ｣(서울: 고시계사, 2018), 833면.

2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2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누7171, 판결. 



86  법학논고 제67집 (2019. 10)

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비의 지정을 받지 않고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공개청

구에 의거하여 공개된다)

둘째, 형식비의 지정을 받았지만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이 정보

는 공개청구에 의거하여 공개될 수 있고 동시에 형식비 지정도 해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형식비의 지정을 받았고 형식상 비공개조항에도 해당하지만 실질비라

고 할 수 없는 정보(이 정보는 형식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사정

을 비교형량하여 공개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그리고 행정이 지향하여야 할 목

표로서 실질비의 범위와 일치시키도록 형식비 및 비공개정보 범위를 재검토

하여야 한다. 공익상 이유에 의한 재량적 공개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된다)

넷째, 형식비의 지정을 받고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고 실질비에도 해당하는

정보(이 정보만이 궁극적으로는 비밀엄수의무범위에 들어가는 정보로서 공개

청구에 의해서도 공개되지 않는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7)

생산연도종료 후 30년 경과 비공개기록물 중 비공개의 필요성 존부판단은

가능한 한 당해 기록물이 형식과 실질 양면에 있어서 비밀성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 유형 중 넷째 유형이 비교

적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소결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비밀정보ㆍ자료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비밀정보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비밀엄수의무규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을 상실하는 케

이스도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부ㆍ행정에 대한 국

민의 신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는 비밀자료의 원

칙적 공개화를 제도화하여 국민에게 당해 정보를 비밀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 여부를 검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연도종료 후 30

년 경과 비공개기록물에 대하여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정보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한 가

지 기준은 상기 4유형 중 마지막 유형 즉, ｢형식비의 지정을 받고 비공개정보

에도 해당하고 실질비에도 해당하는 정보｣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27) 김창조, 전게논문, 3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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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보는 그 형식면이나 실질에 있어서

가장 이론이 없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라고 생각된다. 다만 형식비에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산연도종료 후 30년 경과 후에도 여전히 실질비의 요건을 갖

추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도 비공개로 처리함이 타당하지만 이 경우 그 인정에

는 상기 유형보다 엄격한 인정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산연도종료

후 30년 경과 후의 기록물에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비밀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요건충족여부의 심사주체와 절차에 대하여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Ⅳ.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자기정보의 공개청구제도의
상호관계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행정은 정보수집, 소극적 정보관리, 적극

적 정보관리(정보공개), 정보의 보존 등의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적극적 정보

관리로써 정보공개제도는 법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화하고, 정책적으로

는 행정과정에의 국민참여 확대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써 입법화되었다. 

현대 행정의 정책 형성ㆍ결정과정 및 집행과정 등의 총체적 행정과정에 있어

서 정보공개와 국민참여 요청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존재이유로서의 공

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의 기술적 전제조건이다. 달리 표현하면, 정보공

개는 행정의 민주적 기초 확보와 과학적 합리적 근거제시를 위한 전제조건이

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주권ㆍ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위치설정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는 재판과 같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보

호제도가 아니고 개개 국민의 전체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내지 객관

법적 제도로 파악된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관리법 전체 중에서 보면 주관법적 권리보호제도인 ｢개
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나 행정절차법상 문서열람제도28)와 구별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행정절차법에 있어서 열람제도는 권리보호의 필요
성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써 권리보호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열람청

28) 행정절차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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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이 인정되게 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열람청구권제도는 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도 그 운용과정에 있어서도 알권리 자체가 원용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이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인정되는 것으

로 객관법적 제도를 근거지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것

을 근거하여 제도화 한 것이 정보공개법이다. 정보공개의 철학적 배경은 ｢공공
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공유재산｣이라는 관념이다.29) 이러한 철학으로부터 궁

극적으로 도출되는 정보공개제도는 첫째, 누구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고(청구

권 주체의 무한정성), 둘째,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며

(대상정보의 무한정성), 셋째, 공개방식의 제한이 없는 (공개방식의 무한정성) 

등의 3개의 무한정성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도에서는 ｢둘째｣원칙의 경우 대립

되는 우월적 이익 예컨대, 공익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보호요청에 따라

이익형량을 통한 공개대상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원칙의 경우에도

정보공개행정의 효율성과 신청에 관한 처분제도를 운영하는 법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일정한 형식과 정보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방식으로 2가지 방식이 예

정되어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이
다. 객관법적 권리를 전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청구는 동법 제5조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30) 

이에 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공개청구(개인정보열람)는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31)만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다.32)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본인의 공

개청구의 경우에는 보호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정보의 공

개를 인정되고 있으나 양제도의 차이를 고려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

보에 대한 본인 청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공개청구(개

인정보열람)를 이용함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모든 사람에게 균질

하게 보호되는 객관법적 권리이고 후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당사자에게만

29) 芝池義一,“情報管理行政論” ｢現代國家の公共性分析｣(東京: 日本評論社, 1990), 134面 以下.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
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
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2)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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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주관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Ⅴ.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공개제도(개인정보열람청구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개인식별형 정보를 개인정보로서 정의하고 있다. 개인식별 가능여

부는 당해정보를 취급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메일주소의

정보만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식별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메일 주

소를 이용하는 자가 소속단체, 당해 메일 주소를 조합하여 당해 본인을 식별하

기 쉽게 되면 이러한 메일 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게 된다. 오늘날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

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

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

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3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권을 토대

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정정ㆍ삭제ㆍ차단청구권, 처리정지ㆍ파기청구

33) 2005. 7. 21. 2003헌마282ㆍ425(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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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동의권34)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개인정보를 처

리하는 공권력 작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으로 그 경우

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열람청구권35)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떤 내용으로 기록ㆍ보유되어 있는지, 어떠한 목적을 위해 이용

되고 있는지, 그 관리상의 안전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한

다. 정정청구권 및 삭제ㆍ차단청구권36)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내용상 부정확하

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 때에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그 정

보의 보유자에게 오류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정요구가 있는 경우 정보보유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을 정정하여야 하며, 그 정정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정보보유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삭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삭제청구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에 따

라 삭제를 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삭제청구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는 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삭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수집당시 예정되었던 기간을 경과하여 이용되고 있거나 지속적인

처리가 업무상 불필요하게 된 경우 혹은 원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처리의 정

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7)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자신이나 타

인에게 부당하고 실질적인 손해나 고통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즉시 혹은 상당한 시간의 경과

후에 그 처리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38) 

2. 개인정보의 유형별 보호밀도의 차별화

34)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35)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6)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37)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38) 권건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고학수 편) (서울: 

2016년, 박영사), 6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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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사유로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해당 정보에 포

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개인식별형 정보로 규정하고,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사생활 비밀침해형 정보라고 규정하여 문리

적 해석에 따를 경우, 그 적용대상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하여 좁게 해석될 수

도 있으나 실무상 개인식별정보=사생활의 비밀침해정보로 해석ㆍ운용하여 개

인정보의 보호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개인정보의 개념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라는 것을 들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정보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사망자의 정

보는 그것이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관련되는 유족의 정보이기도 하여 생존

하는 유족의 정보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있을 뿐

이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일상적 삶이란 사실 개인정보의 지속적 생산 및 이

용 그리고 교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사람들은 사회인으로서

100-200개 정도의 개인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39)

둘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가진 개인정보이어야 한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란 예명, 펜네임 그리고 방범 카메라에 기록되는 영상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업원의 정보도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도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상 개인정보에 해

당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식별 가능 여부는 당해정보를 취급하는 자마다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다. 메일주소의 정보만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식별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지만, 당해 메일주소를 이용하는 자가 소속단체, 당해 메일

주소를 조합하여 당해 본인을 식별하기 쉽게 되면 이러한 메일 주소도 개인정

보에 해당하게 된다. 

39) 김주영ㆍ손형섭 공저,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서울: 법문사, 2012), 160-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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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에 관한 정보는 순수한 개인정보로 구분하기 곤란하지만, 

그 내용에 개인의 학력, 기능, 신체, 재산 및 각종사회ㆍ경제적 활동에 관한 정

보를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40)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정보에 대하여도 통상, 당해암호의 발신자 및 수신자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당해 정보를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복원할 수 있다면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암호에 접근한 제3자에 의하여 당해 정보로

부터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경우, 사자에 대하여는

권리보호주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보호필요성이 거의 사라

지는데 반하여, 객관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를 경우 사자에 대하여도 사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 등을 청구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떤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

법 제10조에 의하여 그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은 여전히

개인정보가 비공개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후 몇 년이 지나면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볼 것인지 여부

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 때문에 법적 소여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할 것이다.

2)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집ㆍ이용을 특별히 더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

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필요성이 적고 수집 및 이용에 따

른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법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

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

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수집ㆍ이용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령이

민감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요구ㆍ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규정 형식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한정적 열거방식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40) 김주영ㆍ손형섭 공저, 전게서,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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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감정보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41)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고유식별정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

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고유식별정보를 수

집ㆍ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취지는 일반적 개인정보에 비교하여 높은 권리보호밀도를 요

구하는 이들 정보를 수집ㆍ이용과정에 강화된 형태의 보호시스템을 통하여 보

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들 제도가 시사하는

바는 개인정보를 성격별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권리보호밀도 내지 개인정보의

민감정도를 고려한 비공개상한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

멸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관여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을 전

제로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정정ㆍ삭제ㆍ차단청구권, 처리정지ㆍ파기청

구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개인정보 주체가 생존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주체가 사망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된다. 

본인 사망 후 ｢개인정보보호법｣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권이 상속되는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본건 조례에 의거

한 공문서 등의 공개청구권은 청구권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상속의 대

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건 소송중 동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그 사망에 의하

여 당연히 종료한다｣고 판시하여 공개청구권의 상속을 부정하고 있다.42) 이점

41) 장주봉,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고학수
편) (서울:박영사, 2016), 235-236면.

42) 最判 平成 16ㆍ2ㆍ24, 判時 1854号4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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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학설은 ｢개인정보보호법｣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별다른 이론이 없는

것 같다.43)

다만 본인 사망 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이 행사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 개인에 대한

사회의 기억이 남아 있는 동안은 인간존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공개가 제

한 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제한에 관

하여 강화된 형태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비공개상한제도의 제

도설계에 시사하는 바는 정보주체의 사후, 개인정보의 취급에 있어서도 정보의

민감도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서 당해 정보의 공개에 따른 공익보호와 개인정보의 보호이익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이상에서 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수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비공개상한제도 도입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제5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한정적으

로 해석하여 ｢형식비의 지정을 받고 비공개정보에도 해당하고 실질비에도 해

당하는 정보｣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기록물

이 생산연도종료 후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공개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기 비공개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당해사유가 실

질비로서 내용(비공지성,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 상당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동 규정 제5

호 사유, 즉 행정운용정보와 의사형성정보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취급을 할

43) 宇賀克也 , 情報公開と公文書管理｣(東京:2010, 有斐閣 ), 5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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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

용대상인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주체가 생존하는 동안은 본의의 동의

나 법령상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사후의 개인정보취급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민감도 혹은 권리보호밀도

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비공개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비공개상한제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제도적 정합성의

확보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따라서 공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제

출명령제도가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공개 또는 정보공개제도가 증거수집 및 제출방법으로 이용된다. 재

판제도에서 문제되는 권리는 주로 주관법적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합당한 별

도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문서 제출명령제도를 법령상 규정하지

않고 이에 대신하여 객관법적 권리를 규정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입법적 결함이라고 보여 진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심판기록에 대하여는 제출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만44), 그 밖의 공문서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문서제출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공문서에 관한 문서

제출제도상 행정심판기록과 다른 공문서의 취급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이는 법

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제

도개선이 요구된다.

44) 행정소송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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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ve disclosure 30 years 

after it’s creation and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45)Kim, Chang-Jo*

This thesis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chive disclosure 30 years 

after it’s creation and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law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In principle, all public archives 

undisclosed to the public shall be disclosed to the public when 30 years pass 

after the end of the year of creation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archives Article 35 ③. However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public archive 

management can undisclose exceptionally the public archives to the people 

based 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ourse act Article 9. Our government 

will introduce the absolute time limit of Archive disclose 30 years after it’s 

creation. In this process, the administrative agency need to disclose the all 

public archives except the true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people’s 

right to know and accountability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 realize. 

Public archive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not be disclosed before the death 

of person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fter the death of the 

person, public archives of personal information can be disclosed by the time 

limit system based on the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Keywords : Archive disclosure 30 years after it’s creatio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confidenti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time limit 
of Archive disclose

* Prof. Dr. iu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